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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누47 주민세(법인세할)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1. 군수 

2. 군수 

3. 군수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시장 

제 l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0구합544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6. 

무
 
--

수
 1. 제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13.자 2004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 

함) 897 ，700， 640원의 부과처분 중 633 ，720， 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4. 7.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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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 ，507，889 ，750원의 부과처분 중 412 ,24 

3 ，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747，165，490원의 부과처분 

중 240，236 ，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982 ，948 ，010원의 

부과처분 중 608 ， 684 ，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7. 18.자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67 ，565 ，820원의 부과처분 중 151 ，685，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 

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92 ，354 ，760원의 부과처분 중 317，489 ，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CD 2009. 11. 13.자 2004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897,700,64 

0원(가산세 368 ，518 ，09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09 ，672 ，934원(가산세 209，173，144원 

포함) 부분， (2) 2011. 4. 7.자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1 ，507 ，889 ，750원(가산세 589,0 

94 ，010원 포함)，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747，165，490원，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982 ，948 ，010원， @ 2012. 7. 18.자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67，565 ，820원， 2 

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92 ，354 ，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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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고 

제 1심판결을 다읍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춰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피고 

제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01 C그 
Tr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북로 160에 본점을 두고，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양수발전소(상부랩과 하부탬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부댐은  

군에， 하부댐은  군에 설치되어 있다)， 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6개의 사업장을 두고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화력발전소를 ’ 사업장’이라 하고 다른 발전소도 소재지에 따라 ’00사업장’이 

라 한다). 

나.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 라 한다) 제 175조， 제 176조， 제 177조의 2, 제 178조， 같은 법 시 행 령 제 130조의 5, 제 

130조의 7， 시 시세 조례(2010. 3. 30. 조례 제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과 다른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안분비율1) 

1)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당해시·군내종업원수 당해시·군내건축물연면적 

= 법인세총액 x (l--Ú ^1~1'-'---~'~:~1~! + 1-t.l ^1^1 ""'-~1~~=~~~:J r)-=-2X 당해 시·군의 세율 
법인의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불연면적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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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출하여 법정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였다. 

[표1] 

0 2004 I 2005.4 긴 I 69，896，642，때1 I 7껴 I 1,993 I 359,856.39 I 691,538 돼 I 45.4365 I 3.1끄1끄175꺼5，없짧5，9외93뻐 3페 

2005치1 2006. 4. 30. 1 7η2짧456，’6잉20야1 807 1 2，쩌떠o 1 3꿇짧혀원때Iβ.019 
2006서1 2007.4.30이1 61，펴38뾰88，7때때때때'，30뻐3뻐001μ882 1 2.160 1 359,346.89 1 792,585.41 1 43.0859 1 2,644,992,290 

2007 I 2008. 4. 30. I 7뼈3，941.178 1 940 1 2.191 1 3턴5잊 11 1805,890 갱 1 44.0여'4 1 3,346,059,6 

다. 그 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원고의 수정신고 과정을 거쳐 원고가 최종적으로 

납부한 법인세의 합계액이 아래 [표2]의 ’법인세 합계’란 기재 금원이 되었고， 이에 따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가로 신고·납 

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총액은 아래 [표2]의 ’최종 납입액’ 

란 기재 금원과 같다. 

[표2] 

220여 1 8없2.199.154，’958메1 3끄.175，없5’3외930 

22005 17저3.1끄7π6’8없，0321 3，뻐1β0아76，590，’2객2갱9 
9% O 2겐006 1냐61，페627긴쐐 |니2째92，낌낌，2객2외때 

20아 I 76,034,697,741 I 3,346,059,670 

559,344,048 

18,040,419 

834,205 

-347.168 

-3,660,846 

-752,896 

33,294 

(단우I : 원) 

3,734,842,810 

3,090,969,860 

Z645,073,600 

3,346,092,960 

라. 피고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추가하여 

CD 2009. 11. 11. 사업장과 원고의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잘못 산정되었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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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이를 재산정하여 2004년분부터 2006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 하였고， CZl 2009. 11. 13. 위 2009. 11. 1 1.자 납부고지 시 누락된 세 액 

이 있었다는 이유로 추가로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 

함)를 납부고지 하였으며 , @ 2009. 11. 30. 위 각 납부고지 세 액 중 2006, 2007년분 법 

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한 후 2009. 12. 9. 이를 환급하였고，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4. 7. 사업장과 원고의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2005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산 

세 포함)를 납부고지하면서 위 2009. 11. 30.자 환급금결정을 취소하였으며， (5) 2012. 

7. 18. 위 환급금결정에 따라 기환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2006, 2007년도 법인세할 주 

민세의 가산세(그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의무 지연기간을 2009. 12. 1.부터 2012. 

7. 16.까지 959일로 하여 산정 하였다)를 납부고지 하였다(이 하 CD 2009. 11. 13.자 증액 

경 정 처분에 따른 2004년분 본세 및 가산세 897 ，700 ，640원 부과처분， 2011. 4. 7.자 증 

액경 정 처 분에 따른 2005년분 본세 및 가산세 1 ，507 ，889 ，750원 부과처분， 2006년분 본 

세 747，165，490원 부과처분， 2007년분 본세 982 ， 948 ，010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하고， CZl 2012. 7. 18.자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2006년분 가산세 

467，565 ，820원 부과처분， 2007년분 가산세 492 ， 354 ，760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3] 

F 
A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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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힘껴| 529,l.82.550 105.836,5lD X찍뼈，5lÐ 꿇8，518，αm gη;700，640 

용석 4Jll.끄끄 
61QLf692 l ClXl754m 

592，αXl，46J 끄.8，~α:D 229,1(>>,170 939，:l까TXJ 
2 

JlB끄 B 3，475，~ 695,100 1，34끼250 5,51.8,330 0 11 

0 11 때14 7. ~645EB lJ.OZU깊52 3경1319，300 64,663,870 174，짧450 562,86Q700 
5 

힘껴| 918，꺼5，740 1앓759，1때 405,334;870 딪힐，α:14，010 1，507，훌훌~750 

용석 JlB끄끄 263,3a:J,7oo 52,664,140 73， 1밍490 389,135,330 
4쩍ff57JQ 없3엎:i83 

11 JlB끄 B ~390 16,670 32，꽁n 132，쪼l) 

@쇄| 
263，4여lα:D 52，~없D 73,182,810 끄5，863，6LD 389,267,710 

ÇllÐ 끄 BJ71i') 
2 흔답 JlB 12 9 -52,fal810 -73,182,810 -끄5，뻐l때 
0 
0 홈! @때147. 깅7，~양끄 lO빼1m 483,761,400 96，752，뻐 aE,839,790 305,592,070 7없\353，470 
6 

부고~71준 

7앤| @JJ12 7. 18 본서빽 52,ffi4140 1æ,3æ,61O 161，9검~f79J 

263,3a:J,7oo 

휩껴| 
747,165,4ro 14일，416.4a) 좌.8，149，400 467,565,820 
(행+@) (캔+@) (캔+영》 (=@+@) 

용! JlB끄끄 43&200,410 87，짧뼈 73,631,100 593，5(η:590 

엠 JlB끄 E -865,300 -173，αm -141，쪼l) -1,179,840 

@쇄| 때，1ll52 ~122끄 
437,415,030 87，483，αm 73,489,TXJ 1fQ97.2, TXJ 5~387，750 

ÇllÐ끄 B까7:) 
2 흔답 JlB끄 9 용7，483，αn -73,489,m -lED,97.2, TXJ 0 
0 홈! @때14 7. ~61546 8t)æ19.) 545，닭2，~ 1æ，1Cβ590 175,ffl7,cm 잃4，刀3，650 7 

부고|카준 
7샌| @때2 7. 18 본서빽 87，짧αp 끄9，잊씻5，030 207，641，끄O 

43&200,410 

행| 
엇Q，948，010 1월762，fiIO 295.돼Zα~ 492，표4，760 

(행+@) (캉+@) (갱+@)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 1 ， 2, 5, 45, 53, 54, 75, 77호증， 을 제7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척법 여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1) 과세권 조정절차의 흠결 

구 지방세법 제 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 

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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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총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7개 지방자치단 

체별로 총 법인세할 주민세액의 안분비율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었으므로，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과세권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원고에게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과세권 조정절차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 

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피고는 납부고지서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고 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근거과세 원칙 위반 및 총액주의 적용 불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주민세액의 근거로 삼았던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근거나 처분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근거과세 

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이다. 이른바 조세소송에서의 총액주의는 기본적으로 처분사 

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인바， 이 사건 각 처분 

은 처분사유를 특정할 수조차 없어 총액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 

건 소 제기 이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마 부과한 주민세액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과세권 침해 

원고는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참가인들에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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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나 경정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면적을 참가인들과 달리 계산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참가인들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 

다. 

5)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해 적용한 법령의 오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 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제 1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130조의 5 제2항은 2006. 12. 30. 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 행 되 었다(이 하 2006. 12. 30. 대통령 령 제 19817호로 개 정 되 어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제2 지방세법 시행 

령’이라 하고， 제 1 지방세법 시행령과 통칭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따라 

서 2007. 4.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2007. 1. 1.부터 시행된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제 1 지방세 

법 시행령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6) 연면적 산정의 오류 

사업장과 전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은 아래 [표4]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앞서와 같이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함으로써 별지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아래와 

같은 오류(아래에는 원고와 참가인들이 주장한 주요 내용을 설사하였고， 건축물， 시설 

물， 기계장치별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별지 2 내지 9 각 산정표의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란 기재와 같다)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부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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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사업장(m') 

피고 
전체사업장(m') 

처분 

고지된 본세액(원) I 

사업장(m') 

원고 
전체사업장(m') 

주장 

위법한 본세액(원) 

602,814.21 

928,653.49 

529,182,550 

488,732.18 

848,457.61 

300,499,790 

769,645.68 727,884.117 596,615.46 

1,102,054.52 1,044,611.03 840,689.95 

918,795,740 747,165,490 982,948,010 

495,315.29 468,232.75 378,528.12 

1,176,727.43 1,122,785.56 960,296.14 

전뷔흔답되어야힘〉 전부(흔답되어야힘〉 전뷔흔답되어야힘) 

가) 제 1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5 제2항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이란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토지와 별개인 물건을 의미하므로， 

대지에 콘크리트만을 타설한 시설이나 돌망태를 올려놓은 시설은 부합의 법리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이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사업장의 포장도로， 주차장， 석회석부두 

등 콘크리트 타설물이나 흙으로 된 대지 위에 자재를 적재해놓은 야적장， 돌망태를 올 

려놓은 호안， 옹벽 등을 모두 시설물에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나)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은 토지상에 정착된 구조물을 의미하므로，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이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 

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사업장의 지하에 매설된 시설이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시설을 모두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장경계 밖에 있거나 경계로 쓰이는 시설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 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만 혹 
씩; 

iS' ~ 

피고는 사업장의 담， 옹벽， 도로경계턱이나 사업장경계 밖의 시설물을 포함시켜 건 

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라) 원고가 소유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시설물은 건축 

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 

을 산정하였다. 

마)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건축물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 기계장치는 건 

축물과 별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물이나 기계장치의 일부가 건축물 외벽 밖 

으로 일부 돌출되어 있더라도 그 돌출된 부분은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사엽장의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증기배출구， 환풍 

구， 내부공기 배출구 등을 모두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바) 제방이나 댐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둔 형태의 시설물 중 바닥에 콘크리트 등 

을 타설하지 않고 흙을 파낸 저수지나 연못은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바다에 제방을 쌓아놓은 회처리장 등을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사) 다수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같은 지점의 상하에 위치하여 그 수평투영면적 

이 중복되는 경우는 각각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복된 부분은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사업 

장의 컨베이어설비， 취수장 내 기계장치， 케이블트레이 등 같은 지점의 상하에 위치하 

여 수평투영면적이 중복되는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축물 연면 

적을 산정하였다. 

아) 사업장 기력 7, 8호기는 2008. 7. 21.에야 최초로 전기를 생산하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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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송전하였으므로， 기력 7, 8호기의 건축물， 시설물 및 기계장치는 2007년분까지는 건 

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력 7, 8호기의 건축물， 

시설물 및 기계장치를 모두 합산하여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자) 피고가 사업장의 연면적 대상에 포함시킨 건축물， 시설물이나 기계장치 

중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이미 연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시킨 시설물이나 가계장치와 중복되는 경우 면적을 과다하게 잘못 

계산한 경우가 있다. 

차) 피고는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연면적을 산정하면서 어떠한 것인 

지 특정됨에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거나 중복되지 않았음에도 중복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제외한 경우가 있다. 

차)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 

의5 제2항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을 건축물， 기계장치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이하 ’수조 등’이라 한다)으 

로 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거나 수조 등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1) 사업장의 냉각수심층취수로， 냉각수 취수장 앞 사다리꼴 모양 구조물， 

냉각수 취수장 옆 배수로， 냉각수배수관로 등은 저장 기능이 없는 급배수시설로서 수 

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모두 수조로 보고 그 면적을 합산하 

여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2) 사업장에 있는 상부댐유수지， 상부댐체， 상부댐체옹벽 및 사업장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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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하부댐은 수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수조가 아닌 것으로 보고 건축 

물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11. 11. 정당한 수정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9. 11. 

11. 및 2009. 11. 13.자 납부고지에 따라 기납부된 가산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환급금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 

로 이는 위법하다. 

나) 원고가 피고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총 법인세 

할 주민세를 모두 납부한 점， 제 1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시 

설물 등’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상이하였던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면적을 임의로 수정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시 면 리에 있는 사업장은 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 

를 생산하는 기력발전소(기력 1호기부터 8호기까지 있읍)와 기력발전 방식과 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결합한 복합발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배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꺼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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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의 냉각수 심층취수로는 발전소에 공급할 냉각수를 바다에서 취수하 

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는 흡입구， 취수관로로 이루어져 있고， 취수 

장으로 이어진다. 취수관로는 해저면 부근에 약 130~150m 길이로 설치되어 있고 취 

수관로 끝에 있는 흡입구는 해저면 취수관로보다 3~5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어 취 

수관로로 흙이나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간조시에도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다. 

취수장에는 펌프시설과 펌프시설로 양수한 해수를 저장하는 수조가 있고 펌프시설 

앞에는 사면이 약 19m 높이의 콘크리트로 연결되고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위 

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바다와 접한 콘크리트 벽면 아래 부분에 연결된 취수관로를 통해 이 사건 취수장 구조 

물 안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간조사에도 일정 수위가 유지되어 연결된 펌프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냉각수가 공급될 수 있다. 한편 취수장의 수조 양옆과 뒤로는 수조에서 념 

m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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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해수가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로 흘러갈 수 있게 연결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냉각수 

배수로가 있고，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의 바다 쪽 방면 앞에는 사면이 콘크리트로 연 

결된 형태는 아닌 둑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었다. 

3) 사업장의 냉각수배수로는 복수기를 통과한 냉각수를 원활히 바다로 배수하 

기 위한 콘크리트 박스형 구조물로 지하에 매설되어 았다. 냉각수배수로의 중간에는 

해수가 복수기 방향으로 월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seal well)이 설 

치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박스 형태의 이 시설물에는 해수월류방지를 위한 둑(weir)이 

있어 복수기 쪽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카고 둑에서부터 해수면 방면으로 유속을 빠 

르게 증가하게 한다. 냉각수배수로의 바다 쪽 배출구 부분에는 바다로 배수하는 통로 

의 일부인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는데 이 사설물은 바닥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유속 

을 증가시키면서 소수력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4) 원고는 2005년경 사업장의 기력 7, 8호기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기력 7 

호기는 2007. 5. 29. 수압시험， 2007. 11. 14. 보일러의 최초점화， 2008. 2. 4. 기력 7호 

기로 전기를 최초 생산하여 외부로 송전하는 계통병업을 거쳐 2008. 6. 16. 최종 준공 

되었고， 기력 8호기는 2007. 11. 20. 수압시험， 2008. 5. 15. 보일러 최초점화， 2008. 7. 

21. 계통병업을 거쳐 2008. 12. 15. 최종 준공되었다. 

5) 사업장과 사업장은 양수발전소로 크게 상부댐， 하부댐， 지하수로터널， 

지하발전소 및 송전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수발전소의 발전원라는 높은 곳에 

상부댐， 낮은 곳에 하부댐， 상부댐과 하부댐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과 발전기 등을 각 

설치한 다음， 심야 시간대 등의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하부댐의 유수지 물을 상부댐 유 

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에 상부댐 유수지의 물을 하부댐 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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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흘려보내면서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6)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 

는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액 2003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피고가 산출한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이를 기초 

로 안분한 법인세할 주민세액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내역서와 위와 같은 건축물 연면적의 근거가 되는 사업장의 

복합발전소와 기력발전소의 각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이 기재되 

어 있는 과세물건내역서가 첨부되어 었다. 

7) 원고는 2008. 11. 19.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과세물건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서 정한 면적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되 

었음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30. 원고의 청구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 

8) 피고는 2009. 11. 11.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증액· 

고지하면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액，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피고가 산출한 사업장 

과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이를 기초로 안분한 법인세할 주민세 

액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액(기재된 주민세액과 가산세액은 표3의 2009. 

11. 11.자 및 2009. 11. 13.자 각 납세고지액의 합계액과 같다)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 

세할 주민세 산출내역서와 시설물과 기계장치의 합계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물건 

총괄표가 첨부되었다. 

9) 원고는 2009. 11. 11. 피고에게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 

π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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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신고하였고， 피고는 2009. 11. 30. 위 수정신고를 이유로 위 2009. 11. 11. 및 

2009. 11. 13.자 각 납부고지 세액 중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 

하여 환급금결정을 하였다가， 원고의 수정신고가 과세예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유로 2011. 4. 7. 위 2009. 11. 30.자 환급금결정을 취소하였다. 

10)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4. 7.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할 주 

민세를 증액하는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그 10%에 해 

당하는 주민세액， 2003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피고가 산출한 사업장과 다른 사업 

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이를 기초로 계산한 피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액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내역서 

와 종전 2009. 11. 11.자 및 2009. 11. 13.자 납세고지 당시와 달라진 사업장과 다 

른 사업장의 각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의 물건명과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면적 산출내역 총괄표， 쟁점 대상 정정 현황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 8, 10, 13, 21 , 22, 23, 26, 28, 29, 32 , 35, 50, 53, 54, 77호증， 

갑나 제 1호증， 갑다 제5호증， 을 제4， 22, 82호증의 각 기재， 제 1심 증인 A의 증언， 제 

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과세권 조정절차 홈결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 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 

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제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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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 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를 받았 

을 때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뭇을 관계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그 결정을 통지받은 관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 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 그 결정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복할 수 있는 별 

도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결정 과정 

에서 지방자치법상의 분쟁조정제도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에 대한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과 

세권 귀속 결정은 지방세 과세권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라는 행정적 관여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을 규범화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마 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 

고 2012헌라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구 지방세법 제 10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과세권 귀속에 관한 조정결정을 청구 

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위법 주장에 대하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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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 1조 제 1항 제5호， 제25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 

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 

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 

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 

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 

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 

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션고 96누142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 

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 

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 

7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게 이 사 

건 각 처분에 앞서 피고가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과세표준， 사업장 

과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그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의 명칭 등 

을 알 수 있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 

쳤던 점， 2009. 11. 11.자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피고가 산출한 사업장과 다 

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이를 기초로 안분한 법인세할 주민세액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내역서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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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되어 있었던 점， 2011. 4. 7.자 납세고지서에도 위 과세예고통지서와 같은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 

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 

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거나 그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거과세 왼칙 위반 및 총액주의 적용 불가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 

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 

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 

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 

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 

고·납부하면서 산정한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잘못되었음을 이 

유로 다시 각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다사 법인세할 주민세 

를 산출한 후 앞서 본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 

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근거나 처분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법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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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참가인틀의 과세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 

므로，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도 그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 

두26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참가인들이 관할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참가인들이 적용한 기준과 달리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참가인들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해 척용한 법령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 

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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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7. 8. 

션고 2002두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 

세무서장은 2007. 10. 8.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 ，361 ，400원을 

2007. 12. 31.까지 추가 납부하라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원고의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결정을 고지한 날인 2007. 10. 8.에 성립하 

므로，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시행 중이던 제 

2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인 시설물은 수조 등으로 한 

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었다. 

6) 연면적 산정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0조의 5 제2항은 ”제 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 

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 2 제 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제7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75조의 2 

제2호는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 

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 · 도크 · 조선대 ·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옥외주유시설 · 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 · 송수관(연 

결시설을 포함한다)， 급 · 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 116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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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8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로 기계식 또는 철골조 

립식 주차장을 규정하였다. 

이후 위 규정은 제 1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5 제2항에서 ”제 1항의 건축물연면적 

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 

을 말한다)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가，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5 

제2항에서 ”제 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 

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 저유조 · 사일로 · 저장조 · 송유관 ·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 

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제 1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5 제2항에서 

는 시설물의 종류가 제한되지 않았다가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5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시설물의 범위가 수조 등으로만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2004,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적용되는 제 1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5 제2항 

에서 연면적 산정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과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 ’시설물’ 등이 포함되고， 여기서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 

에 펼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며 ’시설물’은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정착된 구조물에 해당한다면， 그 구조물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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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되었는지 또는 설치된 장소가 지상인지 지하인지에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 산 

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대지에 콘크리트만을 타설한 시설이나 돌망태를 

올려놓은 시설， 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도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1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5 제2항은 연면적 산정대상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등에 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 172조 제7호는 주민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경계 밖에 있거나 사택， 합숙소 등 주거시설에 불과하여 사 

업장으로 실제 이용되지 않는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등은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 

되는 반면， 사업장으로 실제 이용되는 한 위법하게 시공되었거나 소유권， 임차권 등 정 

당한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사업장의 

경계를 이루는 담， 옹벽， 도로경계턱 등이나 사업장 내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는 호안， 

옹벽， 경비시설 등도 사업장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인위적 정착 구조물에 해당하는 

이상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틀의 이 부분 주 

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았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기계장치와 시설물은 표면 

적이 아니라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을 션정하여야 하는바，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경 

우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은 이미 건물의 연면적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할 

것은 아니지만， 건물의 외부로 돌출되거나 옥상 또는 건물 외에 설치되어 건물의 연면 

적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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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이 산정되는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같은 지점에 상 

하로 중첩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다 본 밑면적을 뭇하는 수평투영면적의 개 

념상 각각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연면적을 산정할 것이 아 

니라 가장 넓은 수평투영면적만이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았다. 

마)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댐이나 제방 등 

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 170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 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 내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 

의5 제2항 소정의 시설물’에는 해당하나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5 제2항 소정 

의 ’수조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참 

조)， 원고가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사업장의 

상부댐 및 사업장의 하부탬이나 제방 등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2004,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되 

어야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거 

나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POND(연못)， 저수지， 회처리장 등은 2004,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었다. 

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가 법인 소득을 발생시킨 각 사업장별로 법 

인의 소득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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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하려는 취지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새로 건설한 시설은 사업을 위하여 실제 

사용되어 소득 창출에 기여한 때부터 연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장 기력 7, 8호기는 2005년경 착공하 

여 각각 2008. 2. 4. 및 2008. 7. 21.에야 최초로 전기를 생산하여 외부로 송전하였으 

므로 이전까지 실제 사용되어 원고의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력 

7, 8호기 관련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은 2008년분 이전의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 

의5 제2항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인 시설물을 수조 등으 

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싸이 

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 

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 

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인 ’수조’는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의 

마하고， 수원지에서 물을 취수하는 시설언 급수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서 사 

용한 물을 공공용 하수도나 하천， 바다 등으로 배수하는 배수시설， 그 밖에 물을 운반 

하기 위하여 설치된 송수관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업장의 심층취수로 흡입구와 취수관로의 

구조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우선 심층취수로 흡입구와 취수관로는 수원지인 바다 

에서 펌프시설이 연결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로 해수를 보내는 것이 주된 용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인 수조가 아니라 물을 취수하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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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 급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냉각수 취수장 옆 배수로의 

구조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배수로는 취수장 수조에서 넘친 물을 이 사건 취수 

장 구조물로 운반하는 것이 주된 용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조가 아니라 수로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 앞에 었는 둑 형태의 구조물은 사면 

이 콘크리트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가능이 없으므로 수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층취수로 흡입구， 취수관로와 취수장 옆 배수 

로， 위 둑 형태의 구조물은 모두 2006 ,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바닥면과 사면이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에 연결된 심층취수로를 통 

해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는 있으나 취수장 펌프로 해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 

록 간조에도 일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 

수장 구조물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수조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2006 ,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 

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냉각수배수로 내에는 해수의 월류를 방지하는 시설이나 

소수력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구조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시설은 물 

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의 유속을 빠르게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2006, 2007년분 법인 

세할 주민세 산출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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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주장은 이유 었다. 

아) 이상과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50조의 3 제2항에 따른 연면적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장 원고의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은 아 

래 [표5] 기재와 같다(사업장별 개개의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에 관한 판단은 별지 2 

내지 9 각 산정표의 ’법원의 판단’란 각 기재와 같고， 그 증거는 해당 ’입증자료’란 각 

기재와 같다. 그 중 어떠한 건물 등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거나 연면적 산정이 중복 

되거나 과다하게 되었다는 등의 원고， 참가인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2 내 

지 9 각 산정표의 ’쟁점’란에 ’불특정’， ’기과세’， ’면적산출오류’， ’면적중복’이라고 기재 

된 건물 등의 해당 ’법원의 판단’2)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반하는 원고， 참가인들， 피고 

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2004년 

L099,535.90 

1,798,943.79 

2005 년 

L106,458.76 

2,161,379.86 

2006년 

459,981.66 

865,192.85 

(단우I : m') 
I 

2007년 

462,104.68 

756,024.34 

[표5] 

7)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환급 후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2. 7. 18.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 

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 1항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 

2) 편의상 제1섭 법원의 판단과 달리하는 ’법원의 판단’(’내용’， ’인정연적’) 부분을 음영으로 처리하였는데， ’내용’과 ’인정면적’ 모 
두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한 경우에는 ’내용’과 ’인정면적 1 모두에 읍영 처리를내용’이나 ’인정면적’ 중 하나만 제1심 법 
원의 판단과 달리한 경우에는 그 달리한 부분에만 음영 처리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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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제 1호)， 신고납부 당시 

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2호)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1. 11.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세무 

조사 후 과세예고를 하였기에 이루어진 것인바，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수정신고라 

고 할 수 없어 피고의 2009. 11. 30.자 환급금결정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위 환급금결정 

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2. 7. 

18.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2. 7. 18.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취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 

고 다시 통일한 내용의 2차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소급 

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2차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정 기간은 당초 

납세의무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날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당초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까지도 위와 같 

이 해석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의 잘못된 취소에 대한 결과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 

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유언을 

제거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원활한 

조세 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당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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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처분에 따라 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판단으로 당 

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 부과처분 

의 취소에 하자가 있음을 알기도 어려우므로 환급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 

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2차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일 이후부터 2차 부과처분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한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가산세 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 

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2009. 11. 11.자 및 2009. 11. 13.자 납부고 

지에 따른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와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를 

납부한 이후， 피고가 2009. 11. 30. 위 각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고 이에 따 

라 2009. 12. 9. 원고에게 기납부액을 환급한 사실， 피고가 2011. 4. 7. 위 환급금결정 

을 취소하는 한편， 2005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납 

부고지한 사실， 피고가 2012. 7. 18. 위 환급금결정에 따라 기환급된 부분에 대한 가산 

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의무지연일을 위 환급금결정 다 

음날인 2009. 12. 1.부터 위 가산세 부과처분 직전인 2012. 7. 16.까지 959일로 하여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 

산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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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 

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7， 8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법인세 

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그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합리 

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산정함으로써 정확한 납세의무를 파악하기 위 

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예컨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문의 또는 여 

러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좀 더 

합리적·객관적으로 분류·산정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나， 오로지 나름대로의 판단에만 의 

존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이후 건축물 연면적 산정 

을 위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실측 과정에서도 거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액과 이 법원 

이 위 기간 동안의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본세를 기준으로 

그 차액 이 1，458 ，864 ，240원(= 373 ，347，650원 + 236 ，595 ，260원 + 240 ，236 ，770원 + 

608 ，684 ，56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틀만으로는 원고 

가 정당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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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결론 

가) 앞서 인정한 사업장과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원고의 2004년부 

터 2007년까지 법인세액， 종업원수를 기초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5 제 1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 

세는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단위 : 원， 10원 미만은 시시세기본조례시행규직 제 12조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2004 I 82,199,154,958 π4 1,993 1,099,535.90 1,798,943.79 49.9785 4,108,190,460 

2005 73，176，없4，032 807 2,030 1,106,458.76 2,161,379.86 45.4729 3,327,565,120 

2006 61,390,627,439 882 2,160 459,981.66 865,192.85 46.9992 2,885,310,370 

2007 I 76,034,697,741 940 2,191 462,104.68 756,024.34 52.0128 3,954,777,520 

나) 위와 같은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 

민세액 및 기납부한 세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정당 

한 2004년분，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액(가산세 포함)과 2006년분， 2007년분 법인세 

할 주민세액(가산세 불포함)은 아래 [표7]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CD 2009. 11. 13.자 2004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897，700 ， 640원의 부과처분 중 633 ，720，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cv 2011. 4. 7.자 2005 

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507，889 ，750원 중 412 ，243，570원을 초과하는 부 

분， CID 2011. 4. 7.자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불포함) 747，165，490원의 부과 

처분 중 240，236 ，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1. 4. 7.자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불포함) 982 ，948 ，010원의 부과처분 중 608 ，684 ，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인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표7] 

530 633,m:m 897,700,640 

2005 3,327,565,120 3,æJ,%9,86J 경&595，26) 4기319，α50 1，003일 128.329,26) 412,243,570 1，5Cη;889，750 

Jnj 2,885,310,370 2,645,073,00J 240,23&770 24Q~7iO 747,165,490 

m 3,954,777,520 3，34β002，앞Ð g용없1，560 81\684，앉Ð 댔2，9<18，010 

※ 납무의무지연일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일 다음날인 각 사업연도 다음해 5. 1.부터 증액경정처분일까지 

의 일수 

※ 납부불성실 가산세 = '@ 차액’ x 0.03% x 납부의무지연일 

다) 위와 같은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액과 앞서 본 ’2. 

라. 7)의 가)항 환급 후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이 

2012. 7. 18.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살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2006년분， 2007년 

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액은 아래 [표8]의 ’정당한 가산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67 ，565 ，820원의 부과처 

분 중 151 ，685 ，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92,354,760 

원의 부과처분 중 317，489 ，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752，23J a:&83Qï9:> 3:E,592,@ 103.많8，140 

;m; 240，~7꺼〕 
52，6:짜1，140 J.m3:E61O 16:1,973,750 위법추& 

흔샘| 1뼈41&<t!) 회1U~ IÐ.딪~sæ 48，따7，350 103.638,140 꽤，æ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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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ll 47. 545.짧잊E 100，1.(β5~ 175，EU7，αn 짧4.713.ffi) 195.752댔 

ID7 Em.잃4딪'l) :m2. 7. 1.& 43&2ro.41O ff7，짧αp 끄.9，%，03) :;m,641,11D 위법추& 

합계 196~6iU 2$，훌J4αD .m표<\ï8> 121，7쩍없D 195.752댔 뢰7A없흩B 

※ 2006년 납부불성실가산세 103，638， 140원 = 240，236，770원 x 2007. 5. 1 부터 2011. 4. 7.까지 1，438일 x 0.03% 

※ 2007년 납부불성실가산세 195，752，950원 = 608，684，560원 x 2008. 5. 1.부터 2011. 4. 7.까지 1，072일 x 0.0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았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 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형작 

판사 박준범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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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l 

~ 

관계 법령 

l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져11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1 납기， 납부 

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추|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저110조(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처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저11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 

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이 저1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의 고지) 

@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 

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저127조의2(가산셰의 부과와 면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 

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메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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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줄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저11호 및 저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메는 5년 

제71조(수정신고) 

@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으1 1 어|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I 건 

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저1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l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저1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져1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I건축법」 제2조 저11항 저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 

설， 도크시설I 접안시설I 도관시설， 급·배수시설l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저1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저1111조 및 저1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줄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저1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율(01하 ”가산율"01 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줄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저1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X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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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으|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 

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저1176조(서|율)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 법인세액으1 100분으1 10 
져1177조의2(신고 및 납부) 

@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 

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1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l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종세액 

이 당조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으1 100분으110어|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 

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저1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저1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저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으1 100분으1 20어|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저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줄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저1121조 저11항 저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저1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J.I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 

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종액에 저1176조 저1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1 제 

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l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져1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l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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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의 산줄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0 1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I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줄 근거 

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 법 저126조으12 저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으1 1 어| 해당하는 사 

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으12. 정전1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 

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 

에 처한 때 

5. 제l호 내지 저1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으12 저1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저11항 각 호으1 1 어| 해당하 

는 사유를 말한다. 

저1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 법 제 30조으14 저1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으1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저1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S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저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으1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 

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정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73조(추|득의 시기등)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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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우” 

법 저1104조 저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l 스케이트장I 골프연습장(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l 옥외스탠드， 유원 

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 

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I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I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l 가스종전시설l 송전절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절을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1방송법」 저154조저11항저1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 

선통신기지국용절탑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 121조 저1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렁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으1 3을 말한다. 

저1130조의5 (법인셰할의 과세방법) 

@ 법 제 175조 저1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의 사업장이 201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세부액 

당해시·군내종업원수 당해시·군내건축물연면적 
법인세총액 x U ~1 1^1 ~1 l!-~-'~ ~ ~l ~ I + O~I~l ~1 C-~ -~:l~ ~ ~~ ~ ~J -') 72} x 당해 시 · 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저1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저1243조 저16호의 규정 

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저1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 

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l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어 2008. 2. 29. 대통령령 
저1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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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셰방법) 

@ 법 저1175조저1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01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세부액 

당해시·군내종업원수 당해시·군내건축물연면적 = 법인세총액 x Oò-l~II^l~l~-I~:~l~f + O~:1~1~1~-%-~~~~2M~~-1') -;-2} x 당해 시 · 군의 세율 
볍인의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저1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저1243조 저16호의 규정 

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저1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저1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01와 유사한 형태 

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도L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으| 경우에는 그 수 

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저119817호， 2006. 12. 30. > 

CD(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저179조의5 저12항 저1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l월 l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l 건축법 
저1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n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훌)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벅이 있는 것과 이에 딸 

린 시설물I 지하나 고가(高架)으|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참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시 시세 조려1(2010. 3. 30. 조례 저1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세율) 

@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으1 100분으1 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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